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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국 R & D투자의 허와 실”
우리나라는 정부 및 제조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

거두지 못하고 있다. 그 까닭은 무엇일까? 최근 정보통신과 B i o산업이 부각되면서 R & D투자의 중요

성이 새삼스럽게 떠오르고 있고 관련기업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R & D투자의 효율성에 대해

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.

과학기술부가 2 8 6 9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1 9 9 8년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

제조기업들은 매출액 대비 R & D투자비율이 1 9 9 4년 2 . 6 8 %에서 1 9 9 5년 2.72%, 1996년 2 . 7 5 %로 상승했

으나 1 9 9 7년 2.65%, 1998년 2 . 6 4 %로 낮아졌다고 한다. 전체산업의 R & D투자비율은 제조업에 비해

0.2-0.3%p 낮다. 1998년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1 1조3 3 6 6억원으로 1 9 9 7년의 1 2조1 8 5 8억원에 비해 7 . 0 %

감소한 것은 어쩔 수 없다.

인구 만명당 연구원수는 1 9 9 8년 2 7 . 9명으로 1 9 9 7년 3 0 . 1명보다 2 . 2명, 연구원 1인당 연구비도 8 7 3 6만

1 0 0 0원으로 1 9 9 7년의 8 8 0 2만4 0 0 0원에 비해 0.8% 감소에 그쳤다. 기업체의 연구원수는 11.6% 감소했

음에도 종업원 감소폭이 1 8 . 8 %로 더 커 종업원 1 0 0 0명당 연구원수는 5 9 . 2명으로 4 . 9명 증가했다.

제조기업이나 서비스를 막론하고 R & D투자에 세금감면을 위한 허수가 일정부분 숨겨져 있다고 생

각되나, 매출액의 2.50% 이상을 R & D에 투자했다는 것은 세계 여러나라를 비교해 보아도 상당한 수

준이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.

국내총생산(GDP) 대비 R & D투자도 한국은 1 9 9 8년 기준 2 . 5 2 %로 미국의 2 . 7 9 % ( 1 9 9 8년), 일본의

2 . 9 2 % ( 1 9 9 7년)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독일의 2 . 3 3 % ( 1 9 9 8년), 프랑스의 2.23%(199 7년) 보다 높

고 영국의 1 . 8 7 % ( 1 9 9 7년)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.

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품 중 세계 최고수준 또는 1 - 3위를 다투는 우수제품은 반도체를 제

외한다면 찾아볼 수 없고, 전자 및 통신기기 몇가지가 높은 수준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

을 뿐이다. 석유화학제품은 에틸렌 생산능력이 5 0 0만톤, 합성수지 생산능력도 9 0 0만톤으로 각각 세

계3위 수준으로 뛰어올랐고, 합성수지 수출은 세계1위이나 품질면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제

품은 난연ABS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.

물론 GDP 규모 자체가 비교분석 대상국들에 비해 크게 작다는 것은 인정한다. GDP 대비 R & D투

지비율은 2.52%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R & D투자 총액은 미국의 1/28, 일본의 1/15, 독일의 1/6, 프랑

스의 1/4 수준에 불과했다.

그러나 개개기관 또는 개개기업의 R & D투자 규모를 놓고 보았을 때는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측면

에서 비효율적 측면이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. 

1 9 9 8년 정부·공공부문의 연구개발비는 3조5 1 8억원으로 7.1% 증가한 반면, 민간부문은 8조2 7 6 4억원으

로 11.2% 감소했다. 제조 및 서비스기업들이 IMF 한파를 맞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설비투자 및

R & D투자를 감축한 반면, 정부 및 공공부문은 I M F에도 아랑곳 않고 투자를 확대했다는 반증이다.

바로 정부·공공부문의 사회간접자본 및 R & D투자가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와는 상관없이 시행되고

있다는 것이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실화되

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. 

과기부는 정부·공공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1 9 9 8년 늘어났으나 미국, 독일, 프랑스 등 선진국의 3 4 -

43%, 타이완의 4 2 %에 비해 크게 뒤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R & D투자

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최근 벤처붐을 타고 정부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 소속 연구원 및 교수들이 무더기로 벤

처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보노라면 정부 및 공공부문 소속원들의 비도덕성을 한눈에 들여다보게 된

다. 벤처를 창업하기 전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관련기술을 내놓을 수 없고, 돈이 된다고 하니 사

업화에 나서는 것은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.

정부는 국민일반 및 기업체들의 소비절약 및 경영효율화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 및 공공부문

의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선행하는 정책을 우선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.



정부 산하 연구소 및 투자기관의 비효율적인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합하고 감원하는 작업이 절대 필

요한 이유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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